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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팔아서 미래를 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기시다 한일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 긴급좌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상희)는 3월 20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7

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평가」긴급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

다.

이번에 개최되는 긴급좌담회는 윤석열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진행된 3월 

16일「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전 주일대사, 강제동원 피해자측, 외교·안보 전

문가의 시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1965년 한일 청구

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며,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65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의 발언

을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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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상희 위원장은 “임기 4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

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

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과도, 배상도 없이,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다”고 말했다.

20일 개최되는 긴급간담회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전 주일대사)가 기조발제를 맡으며, ‘강제동

원 피해자 측에서 본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외교안보 전문가 시간에서 본 한일정상회담’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

를 맡아서 진행된다. 

<끝>


